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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의 흐름 속에서 소규모 NGO가 어떠한 역

할을 수행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수행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 흐름이 Kingdon의 정

책결정모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소규모 

NGO의 활동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술되었다. 연구결과 2006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은 평소에 독립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어느 

한 순간 결정적으로 합치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설명된다.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 조

직에서 시작한 매우 작은 규모의 NGO 단체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전략적 포럼을 통해 

아젠다 짜임에 기여하고, 정책연합체를 통해 정책공동체에 참여하고, 혁신적 대안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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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정책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정책결정과정, 소규모 NGO, 정책기업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정책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0년 12월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360명으로 이미 “북한이탈

주민 2만 명 시대”를 맞이하였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남북한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

회에 대한 부적응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또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0년 1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하여 ‘지역

적응센터’를 전국 30곳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100명을 

육성하여 각 기관에 배치할 것을 발표하였다(통일부, 2010). 이와 같은 정책은 과거 정

부의 정착지원 정책과 몇 가지 점에서 많은 차이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그동안 중

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책결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양도함으로 지

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운영의 공식적 파트

너십으로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고히 인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고자 하

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라는 새로운 문제인식을 받아들

이고 대안 마련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의 전문가적 역량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부의 정착지원 정책의 변화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

들이 꾸준히 제기하였던 문제와 대안의 내용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변화의 시작은 2006년 2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서 비롯된다. 2006년 4월 서울시 노원구에서 처음 시작된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은 2011년 현재 앞서 언급한 지역적응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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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 발전되어 연 예산 42억 규모의 전국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정책결정에 앞서 이와 같은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던 단체가 사실은 매

우 작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단체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정책결정

이 이루어지기 1개월 전에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공표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대부분 수

정 없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었고,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은 시작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정

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2006년 2월 최초의 북한이탈주민 정

신건강지원 정책결정은 소규모 NGO 단체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상당히 드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거에 연구자가 참여하였던 NGO 활동에서의 관찰

과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의 정책과정을 고찰함으로 소규모 NGO가 정책결정과

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규모 NGO라는 정의는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개념이 아니며 따

라서 공감을 얻을만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선행연구를 통해 NGO의 규모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을지에 대해 확립된 기준은 없다. 다만 우리나라 NGO의 조직적 특성에 관

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NGO의 조직규모의 중위수준은 존속기간 7년, 직원 수 5

명, 회원 수 1만5천명, 연평균 예산 2억원이다(정진경, 2002).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

면, 이 보다 작은 단체는 소규모 NGO로, 이보다 큰 단체는 거대 NGO로 분류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와 더불어 자원동원능력 또한 소규모 NGO를 정의하는 

중요한 변수요인으로 정하고자 한다. 조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자원 획득능력, 여론 

주도능력, 대중 동원능력 등이 충분하다면 이를 소규모 NGO라 부를 이유는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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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규모 NGO란, 조직규모 요인으로 직원 수, 회원 수, 연 평균 

예산에 있어서 한국사회 NGO의 중위수준에 미달되며, 동시에 자원동원 능력요인으로 

외부자원획득 능력, 여론주도 능력, 대중 선전 및 동원 능력이 결핍된 단체로 정의하도

록 한다. 이들은 조직의 소규모성과 낮은 자원동원능력으로 단체의 사명을 운동으로 전

환하는데 공통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

기까지의 정책결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활동하였던 한 

소규모 NGO 단체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2004년 6월 창립

된 자발적 비영리민간단체로 기독교 정신을 공유하는 의료인 및 의과대학생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존속기간 7년, 4명의 상근직원, 회원 380

명, 연 예산 1억9천9백만원 등 여전히 크지 않은 조직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

서 사례분석을 시도하는 2005년 초에는 존속기간 1년, 직원 수 2명, 회원 수 41명, 연 예

산 2천5백만원 등 시작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작은 규모의 NGO 단체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다음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참여관찰 및 심층면

접을 실시하였다. 본 NGO단체에 속하여 참여적 관찰을 수행해왔던 연구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해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

하여 민간단체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은 전 통일부 자

문위원으로 당시 정책결정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였던 사회복지학 교수, 현 북부하

나센터 책임관리자,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관련 전문연구자, 소규모 NGO 아름다

운생명사랑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당시 직원 또는 연계기관 실무자 등이다. 이

들과의 면접 내용은 특히 사건의 주요 흐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수용되어 해

석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 및 관련문헌들을 검

토하였다. 문헌고찰의 범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NGO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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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및 현황, 정책영향력, 정책결정이론 및 사례연구 등을 폭넓게 포괄하였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의 분석 틀

1)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

1989년 이후 NGO에 대한 학문적 인식은 크게 발전되어 여러가지 각도에서 NGO에 대

한 평가와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초기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많은 

경우 개별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를 단순히 서술하는데 그

치고 있으며, 정책결정의 단계적 과정 속에서 영향력의 정도와 근원을 분석적으로 제시

하고 이를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김태룡, 2002; 김

선미, 2003). 

지금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을 다룬 주요 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1]에

서와 같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NGO의 정책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넓

은 의미에서 조직요인(조직, 자원, 전략, 운동역량 등)과 환경요인(정치적 기회, 환경적 맥

락 등)을 중요한 설명변수로 함께 고려하고 있다. 즉, 내부적 요인으로서 조직의 자원과 외

부적 요인으로서 정치적 기회의 상이한 조합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

다는 것이다(김선미, 2003; 김순양, 2005). 하지만 국외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을 살펴

보면 이 같은 조직적 자원요인과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Foljanty-Jost, 2005), 실제 정책결정과정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Hall & Taplin, 2008; Battams & Johnson, 2009). 예를 들어, Foljanty-Jost(2005)

는 부족한 자원요인 보다 이를 극복하려는 활동역량이 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Hall & Taplin(2008)은 NGO가 효과적인 정책영향력을 발휘한 사례에서도 

이들의 정책제안 내용과 정책산출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실제 정책결정과정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이론 및 모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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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

본 연구는 이에 Cohen, March, Olsen의 쓰레기통 이론(1972)에서 출발한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을 본 사례에서 중요한 이론적 분석 틀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모형은 

조직적 자원요인과 정치적 기회구조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약

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설명하는데 용이하며, 비가시적 참여자(invisible participants)로

서 소규모 NGO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정책기업가의 역할 및 요건

Kingdon(1984)의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향 요인들과 참여자들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참여자(participant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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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process)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고, 과정은 아젠다 짜임과정과 대안의 구체

화로 이루어진다. 다시 아젠다 짜임과정은 문제의 흐름 및 정치의 흐름이라는 하위요인 

범주로 구성되며, 대안 구체화 과정은 정책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의 흐름은 상황의 악화를 나타내는 지표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건이나 위기

의 발생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 분위기, 선거 및 선거로 인한 변

화, 정치적 세력의 영향력 등을 통해 나타난다. 대안의 흐름은 주로 전문가 집단과 같은 

비가시적 참여자들에 의해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가 형성되며, 이들에 의해 기

존 대안들이 변형되고 재구성되는 흐름을 뜻한다. Kingdon은 과정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이 평상시에는 비교적 독립적인 흐름을 형성하다가 어떤 결정적 시점에 합치된다

고 설명하였다.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합치되면서 정책의 창문(policy 

window)이 열리게 되고, 이때 정책변화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기회는 자주 있지 않

으며 또 열려있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이영환, 1995). 

이 때 정책결정과정은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public entrepreneur)의 존재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Kingdon에게서 정책기업가는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의 정책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는 사람들로 정의된다

(Kingdon, 1984). 이들은 문제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정치세력에 대하여 문제를, 강한 끈

기 등의 자원을 동원하여 문제와 대안을 돌출시키려는 끊임없는 활동을 하게 된다(박윤

영, 2002). 결국 이들은 정책결정과정의 세 가지 흐름을 하나로 결합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 또는 단체로 이해될 수 있다. 

정책기업가는 현재 공공정책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개념 중 하

나로 이해되고 있다(Zhu, 2008). 초기연구에서 정책기업가는 정치적 기술의 일종으로 

이해되기도 하였으나(Bardach, 1972),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은 정책기업가를 정책

결정과정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행위자로 이해하고 있다(Mackenzie, 2004; 

Mack, 2008). 정책기업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되기도 한다. 

Polsby(1984)는 정책기업가를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자라고 하였다. 반면 

Roberts & King(1991)은 Schumpeter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여 공공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로 정의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기업가가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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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정의, 대안구체화, 정책과정 연결자로

서의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Roberts & King, 1991).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 새로운 생각을 주창하고 계획서를 작성(Kingdon, 1984; Polsby, 1984; Walker, 1981)

○ 문제를 정의 또는 재구성(Cobb & Elder, 1983; Polsby, 1984; Polsby, 1984)

○ 정책대안의 구체화(Cobb & Elder, 1983; Kingdon, 1984; Walker, 1981)

○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에서 생각을 중개(Cobb & Elder, 1983; Eyestone, 1978)

○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동원(Kingdon, 1984; Cobb & Elder, 1983)

○ 아젠다 짜임과정을 도움(Kingdon, 1984; Walker, 1981)

한편, 정책기업가에게 어떠한 자질 또는 행동양식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 Mack(2008)은 1987년 이후 문헌고찰을 통해 정책기업가의 요

건을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총 37개의 특성으로 기술하였다. 이 중 

개인적 특성은 혁신자, 지도자, 팀형성자, 내적 자질, 인구학적 요인의 하위항목으로 구

성되었으며, 혁신에 대한 태도, 사명의식, 특화된 전문성, 협력적 의사결정, 연합체 구

성, 끈기, 설득력, 신뢰성 등 32개 특성이 제시되었다. 상황적 특성은 네트워크 인맥, 전

문기관 내 회원, 지역사회조직 내 회원, 시민사회에서의 지도력, 지방정부와의 친화력 

등 5개 특성이 제시되었다. Mackenzie(2004)는 호주에서의 혁신적 교육정책에 대한 사

례연구에서 정책기업가의 특성을 혁신과 창의성, 기회에 대한 신속한 반응, 전략적 감

각, 네트워크 내 신뢰성, 논쟁과 설득 등으로 제시하였다.1) 

정책기업가는 둘 이상의 인물 또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정부기관 밖에서도 발견되

는 등 다양한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다(Roberts & King, 1991; Mack, 2008). 최근 연구에

서 정책기업가는 연구자 중에서 발견될 뿐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에서도 자주 찾아지고 

1) Taylor(2005)는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정책기업가에게 요구되는 5가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

한 바 있다. 첫째, 대안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하고자 하기 전에 문제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하라. 둘째, 정책적 

맥락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기회를 모색하라. 셋째, 끈기와 기회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

라. 넷째, 적용과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어라. 다섯째, 특정변화에 대해 누가 지지하고 반대할지를 생각하고 언제

나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이 규칙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정책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무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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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ourt & Maxwell, 2005).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어떤 연구자들은 관료적 정책기

업가와 제3섹터 정책기업가로 구분짓기도 한다(Kendall, 2000; Howard, 2001). 

Saxener(2005)는 가장 성공적인 정책기업가의 사례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조직이 함께 

활동하였던 경우라고 하였다. 그밖에 사례연구에서도 NGO 단체가 정책기업가로서 역

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는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Kendall, 1999; 

Kendall, 2000; Zhu, 2008). 

3) 본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결정 모형에 적

용하는 가운데 소규모 NGO가 정책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시민사회운동에서 소규모 NGO의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운

동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결정과정에서의 기본적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Kingdon의 정책결정과정 흐름을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불안정한 상황적 맥

락 속에서 이루어진 정책결정과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즉, 문제와 

대안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배열되고, 정책결정행위자는 부족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 어떠한 정책을 선호하는지 모르는 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에

서 정책대안은 반드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심지

어 정책대안이 문제정의에 앞서 마련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규모 NGO가 정책기업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Roberts & King(1991)이 정리한 정책기업가의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을 정책결정과정 흐름에 따라 재배열하여 분석틀로 삼았다[표 2]. 여기서 문제의 

재정의란 특정 문제의 구체성, 중요성,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여 이를 정책결정행위자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때 정책기업가는 문제를 재정의하기 위하여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다(Roberts & King, 1991). 아젠다 짜임과정에 기여란 특정 문제를 공식적 아젠

다로 진입시키 위해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결합시키는 활동을 뜻하며,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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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의 흐름분석1) 정책기업가로서 역할분석2) 결론도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

아젠다 짜임과정

대안 구체화과정

정책창문

‧ 문제의 재정의

소규모 
NGO의
정책

영향력 
증대 전략

‧ 아젠다 짜임과정에 기여

‧ 대중적 의견의 동원

‧ 정책행위자간의 중개

‧ 혁신적 대안의 구체화

서는 아젠다 시작단계에서 이슈의 진입과 관련된 활동만을 다루었다. 대중적 의견의 동

원이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캠페인,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적 

분위기, 여론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뜻한다. 정책행위자간의 중개란 참여자들 

속에서 생각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정책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혁

신적 대안의 구체화란 새로운 생각이 공공영역에 어떠한 형식으로 도입되었는지를 뜻한

다. 여기서 혁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적 맥락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며, 계획서 이상으

로 공식화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안은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한다(Roberts & King, 1991).

마지막으로 소규모 NGO의 정책영향력 증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

까지 분석에서 나타난 독창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와의 일치성, 일반화 가능성, 시민운

동에서의 함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표 2] 소규모 NGO의 정책영향력 분석모형

1) 연구대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과정(1993-2006)

2) 연구대상: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시범사업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의 활동내용(2004-2006)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요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흐름 (1962-199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최초의 정착지원정책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

원호법’의 제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

를 보장하였다. 1978년 북한이탈주민 관련규정은 ‘월남용사 특별 보상법’으로 통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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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혜택은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 특

별임용제도, 주택무상제공, 교육 및 의료보호 등 북한이탈주민에게는 국가유공자 보다 

풍족한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는 5·16 군사쿠테타에 의한 군사정권이 취약한 정통

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북한 주민의 이탈을 촉발하고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윤여상, 2001).

1993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혜적 지원은 남한 내 영세민과의 형평성, 북한

이탈주민 급증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문민정부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변

화 등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 1993년 관련법령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

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요하는 특수계층으

로 낮아졌고, 처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

로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이 법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하는 전반적 구도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내용과 특징 (1997-2005)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으로 입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본격화 되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는 매년 1,000명 이상씩 입국하여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원만하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03년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정

도는 긍정적(26%)인 응답 보다 부정적(74%)인 응답이 높았다(서윤환, 2004).

이 시기 탈북자 수용정책은 탈북자 전원수용, 입국자 조기지원, 인도적 대북지원 병

행으로 공식화 되어있다(통일부, 2004). 하지만 이 중 남한 행을 원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은 실제 그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수용능력이 부

족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최소 1만명(중국정부)

에서 30만명선(좋은벗들, 1999년)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 정부는 경제적 

파트너로서 북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황진

수, 2003).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정부의 탈북자 수용은 명백한 체제위협 행위이며,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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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 또한 불법입국이 확인될 경우 남한이 아닌 북한으로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이 시기에 남한정부는 탈북자의 수용에 있어 사실상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수용방침을 견지한 것이다.

이 시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응지원정책은 법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기

본적인 생계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강권찬, 2005). 따라서 경제적 지

원이 중심이 되었으며,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된 적이 없었다. 현재까

지도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지원내역은 정착지원금이다. 정착지원금은 1인 세

대 기준 1,000~2,500만원의 정착금과 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임

대아파트 알선, 직업훈련, 취업지원, 교육·의료 등 사회보장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은 입국규모의 증가와 함께 가족 단위의 입국, 

여성의 증가, 연령의 다양화, 국제결혼 성격의 증가 등 유입특성에 있어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이념적 이유에서 탈북이 줄어들고, 점차 사회경제

적 이유에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탈북자가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

었다.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는 2000년 39건, 2001년 54

건, 2002년 69년, 2003년 9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통일부, 2005).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의 심각성이 민간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다수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 종사자들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목표를 보호와 동화

에서 자활과 포용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민간에서의 역

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실생활 중심의 사회적응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3)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의 내용과 특징 (2005-2008) 

2006년 2월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정책

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정착도우미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정

착도우미 제도란 과거 경찰관이 담당하였던 거주지 정착이후 신변보호의 역할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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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거주지 별로 선발된 정착도우미들은 새롭게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역사회 안내, 생활정보 및 사회적지지 제공 등 이웃으로서 기본적

인 돌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04년 7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2006년부

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여 민간주도로 정신건강지원사업

을 시범적으로 시작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는 거주지 정착이후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예방적 · 치료적 정신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2006년 

2월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2006년 4월부터 서울·대구·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전격적

으로 실행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키

겠다는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정신건강지원정책은 비교

적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2005년 말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의 필

요성과 관련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

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정부 내 공식적인 문제인식은 2006년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진 듯하다. 통일부는 2006년 2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

신건강 향상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극복 프로그램 개발’

의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였다. 즉, 2006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대

한 공식적 정부아젠다가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아젠다가 이제 막 형성된 것

으로 여겨지는 2006년 2월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은 이미 시

작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통일부, 2006). 관련된 예산은 정착도우미제도

를 포함하여 총 1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13억9천3백만원을 보조금으

로 추가 편성함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5배의 예산으로, 지금

까지 민간단체에 지원했던 예산규모에 비추어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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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지원 예산규모의 추이 (1998-2008)

자료: 중앙경영연구소 (200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진단평가 및 발전방안. 통일부. (재구성)

4.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정책 결정과정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

(쓰레기통모형)이 제시하는 문제, 정치, 정책의 흐름에 따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문제의 흐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사회적응이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에 있어서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하던 시기였으며,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전

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

은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윤인진, 1999a).

하지만 1993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

응은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서 정착지원금은 

1인 기준 69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1993년 이전까지 최소 1천9백만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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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1억4천5백만원까지 지급받았던 것보다 크게 감소된 것이다. 당시 정착지원금의 수

준은 임대아파트 권리금,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대부분이 소진되어 남겨진 생활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다. 1996년 동아

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북한이탈주민 561명 중 절반 정도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 2-3년 내에 입국한 나머지 253명은 막노동과 같은 안정되지 못한 직업이

나 무직 상태로서 월 평균 수입 40-80만원으로 최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엄명용, 1997). 1998년 통일부의 미공개 자료에서도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1/4 가

량이 생활고로 인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인진, 1999). 

감소된 정착지원금의 문제는 당시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조

성하였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스스로 찾겠다는 의도에서 ‘자유를 찾아온 북

한인협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이 협회 간부들은 1999년 1월 15일 카톨릭회관에서 4

개 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입국과정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구타, 고문, 인권모독 등 인권침해 사례를 겪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즉

각 반박자료를 발표하였고, 탈북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일부 극렬 탈북자들이 

정착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꾸민 조작극이라고 주장하였다(윤인진, 1999). 이는 당시 북

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 안에서 적응에 실패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자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심리사회적 측면이 보다 

부각되었으며 점차 정신건강문제라는 이슈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이슈

제기자는 중국 등지에서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던 NGO 단체들이

었다.2) 이들은 재외 북한이탈주민들이 심각한 정신병리적 증상을 가지고 있음을 현장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를 주로 인권문제로 연결시켜 국제적 이슈로 다루고자 

하였다. Lee 등(2001) 아주대학교 예방의학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탈북자들의 정신적 외상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170명의 면접조사자 중 56%가 외상

후스트레스 증후군이 의심되었으며, 각각 90%와 81%에서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불안 

2) 이 보다 앞선 최초의 문제제기자는 1990년대 중반 소수의 정신의학자로 문헌상으로 발견된다. 민성길과 전우택

(1995)은 지금까지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차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보다 온전한 통일을 위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사회문화통합을 위해 새로운 정책 목표를 수립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안은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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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울 증상이 관찰되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이 시기에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들 중 하나이다. 이들은 2003년 8월 남한에 심리상담소를 설치하고, 주로 

한국 내 탈북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내에서 약 200명 가량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20% 정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

겨레신문, 2005년 12월 7일). 그밖에 아름다운생명사랑,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하

나로복지연구원 등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들 또한 

제한적이었지만 이와 같은 이슈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김창오, 2011).

한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200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다른 태도를 보여 주목할 만하다. 2004년 1월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정부 내 비공개 세미

나에 참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였는데, 당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신과 진료결과를 보고하였다.3) 하지만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 문제

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 1월 아름다운생명사랑이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

의회와 함께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발표하였을 때, 정부는 이 내용을 정부아젠다로 신속

하게 수용하였고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후

원을 제공하였다. 정부 입장의 갑작스런 변화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

을 살펴보아야 한다.

2) 정치의 흐름

1997년 북한에서는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하여 대량의 탈북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이 시기에만 1만명에서 3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였으며,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

탈주민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6년까지 총 1만명이 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는 199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김대중 정부가 집

3) 당시 아름다운생명사랑 회원이었던 정신과의사는 남한입국 2개월 이내 북한이탈주민 62명에 대한 정신과 진료

결과 전체의 60%에서 우울증, 35%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12%에서 공황장애, 5%에서 신체화장애가 진단되

었다고 보고하였다(이은이·정승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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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부터의 ‘햇볕정책’으로 더욱 잘 알려진 대북포용정책

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포용자세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였을 때 결국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정책기조를 뜻한다. 동시에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련해서

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햇볕정책에 근거

한 대북외교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적 정착지원은 그 내용에 있어 사실상 근본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어 두 정책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2년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충돌은 빈번

하게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탈북자 대량입국 사태가 있다. 이는 2004년 7월 한국정부

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탈북자 486명을 전세기 2대를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입국 

시킨 일을 말한다. 당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를 준비하던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탈북자들을 한국이 신속히 데리고 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전원 입국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 일은 

국내외 언론에 의해 미리 노출되어 연일 대서특필되었고(경향신문, 2004년 7월 23일), 

국내 이송 직전에 미국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에 북한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기피하였던 

과거와 달리 명백한 체제 위협이라 주장하며 적극적인 비난성명을 발표하였고, 결국 10

개월 동안 남북대화와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파장에 2004년 8월 통일부장관은 “향후 대량 탈북의 유도나 

조장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위배되는 것으로 판

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시 노무현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고,4) 이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정책기조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반에 대해 국내·외

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4)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가 많았던 시기였다. 2004년 3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비록 이 위기는 2004년 4월 총선승리로 극복되었지만, 계속하여 노무현 정

권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정치적 반대에 부딪혔다. 2004년 7월 종합일간지에는 이례적으로 현역군인들에게 명령

불복종을 선동하는 보수단체의 의견광고가 실리기도 하였다. “노정권은 대한민국 해체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

다. (중략)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합니다.” (동아일보, 2004년 7월13일)



● 26

정착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가급적 정부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고 민간단체를 공식적 행

위자로서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동안 북한관련 정책은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

루어졌고, 이전까지 정책실행 또는 아젠다 짜임과정이 민간에게 개방되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7월, 정부는 역대 어떠한 정권에서 보다 통일정책에 대한 민간참

여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5) 200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정착도우미제도는 이

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도

모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당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

동을 수행하고 있던 민간단체 실무자들에게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일부가 정착도우미 사업기관을 대한적십자사로 내정하였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아무런 경험을 가지

고 있지 않은 단체였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이와 같은 반대여론

을 주도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수

행하는 20개 민간단체가 단체 간 정보공유 및 교류, 정부와의 의사소통 창구 일원화, 표

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1999년에 구성된 자발적 연합체이다. 2005년 말에는 다

양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4개분과 60여개 단체로 성장하였다. 이에 소속된 대부분의 

단체들은 그동안 자체 예산으로 정착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정착도우미 사

업자 선정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다. 2005년 8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느티나무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통일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정에 공개적

인 반대의사를 표현하였다. 

결국 이 사태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협의회 회원기관에게도 정착도우

미 사업권을 할당하겠다고 발표함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정부가 거주지 

정착이후 단계에서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한발짝 물러서게 하는 계기가 된 반면 북한이

탈주민 민간단체협의회의 위상은 높아졌으며, 향후 보다 높은 정책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5) 2005년 이후 통일부는 대북정책분야별로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유도하였다. 한 

예로 정부는 개성공단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간 36회의 회의를 민간기관과 함께 수행한 바 

있다(통일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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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경없는 의사회 사회배출자 상담서비스

아름다운생명사랑 사회배출자
가정방문진료,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성

여명학교 탈북청소년
검정고시 중심의 교육, 

정서지원상담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사회배출자 상담서비스

영락교회 북한선교회 수도권 거주 사회배출자 생활상담, 신앙결연

좋은벗들
하나원 교육생, 사회배출자, 국외 

북한이탈주민
심성수련 프로그램, 생활체험, 

해외체류자 지원

중앙대 체제적응연구센터 조사과정 및 사회배출자 체제적응교육

하나로복지연구원 사회배출자 상담지원, 컴퓨터 교육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하나원교육생, 사회배출자 심성수련 프로그램

3) 대안의 흐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비록 소수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있었다.6)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들은 학술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을 뿐, 계획서 형태로 구체화되거나 실천현장에

서 적용되었던 적은 없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던 단체는 표 3에서와 같다. 하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부족했으며, 종교적 

목적에서 진행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등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었다고는 보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윤여상, 2002). 비교적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했

던 일부 단체들(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하나로복지연구원)도 개별적 

차원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정부 측 관계자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정책대안을 생산하지

는 못하였다.

[표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2001-2005)

   

6) 주요 연구들로 이장호(1997), 엄명용(1997), 전우택(2000) 등이 있다. 이들은 국외에서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탈

북자 정신건강지원체제의 실천모형을 국내 실정에 알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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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아름다운생명사랑이 수행했던 ‘새터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하 정신건강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단

체들의 활동과 차별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개별적 상담보다 지역사회 자원

을 통합하여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사업의 초점을 두었다. 이

들은 지역사회복지관, 심리상담소, 정신보건센터, 정신과병원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 서

비스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측정된 위험요인에 따라 예방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정신보건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활동을 병행하였

다. 그 결과 2006년 1월 국내 최초로 정신보건실무자를 위한 ‘새터민을 위한 정신건강증

진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김연희 등, 2006). 셋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책대안을 생산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2004년 2월 

북한이탈주민 건강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의 기회가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원에 공중보

건의사를 배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는데, 이에 이들은 보다 선명한 정책대안

을 개발하기 위해 정신건강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목표는 사

업계획서에 명시되어있다(2005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기획사업 신청서, 2004

년 12월).

2006년 1월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새터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지원 모형의 개

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애초 이 모임은 2005년 아름다운생명사랑의 활동보고를 위한 

작은 규모로 기획되었으나, 준비과정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통일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간단체 실무자들이 다

수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이 모임은 10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 앞에서 정책대안을 발표

하는 전략적 포럼(strategic forum)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아름다운생명

사랑 소속 발제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지난 1년간 실천하였던 정신건강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정책대안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6년 2월 워크숍이 끝난 지 불과 1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통

일부는 주요 5개 도시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

였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이 제안한 정신건강네트워크 프로그램이 기본적 사업운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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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택되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 활동하였던 노원구에서 시범사

업이 시작되었다.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의 운영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인계되어 

2008년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2009년 이후 지역적응센터(북부하나센터)

로 개편, 공식적인 국가기관사업으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5. 정책기업가로서 소규모 NGO의 역할 분석

이상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사업의 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

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이라는 소규모 NGO의 역

할 분석을 통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이 단체가 정책기

업가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1) 문제의 재정의

Taylor(2005)는 정책기업가가 정책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대안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하고자 하기 이전에 문제정의에 대한 논쟁에서 승리하라’고 조언한 바 있

다. Roberts & King(1991)은 정책기업가는 현재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의 빈틈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대안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였다. 본 

사례에서 소규모 NGO가 제시한 정책대안이 정부아젠다로 채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문제가 정부 측 정책결정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

록 문제를 재정의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연구자들에 의해 파악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강조점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곤 하였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ve stress)이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낯선 곳에서 모든 일상생

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둘째, 정신적 외

상(psychological trauma)이다. 정신적 외상이란 죽음 또는 신체적 위협 등 일반적인 상황

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말하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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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병리 현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학술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심리적 문제는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하

고 있다(전우택, 2000). 하지만 정책적 또는 대중적 관점에서 볼 때 전자 보다 후자가 보

다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본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재정의는 정책결

정과정에 효과적인 영향을 행사했다. 2004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을 돕기 위해 정착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정부가 북한이탈

주민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이해하였음을 뜻

한다. 하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생산된 정착도우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

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정도에 그쳐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안이었다. 반면, 동일한 문제가 2003년 이후 정신적 외상의 관

점에서 재정의되자 정부는 이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의료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 문제를 정신적 외상에 근거한 

정신병리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였고, 결국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착도우미제도 보다 혁신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할 수 있었다.

2) 아젠다 짜임과정에 기여

Weissert(1991)는 정책기업가를 가리켜 이슈를 규정하고 정책결정자에게 아젠다로 밀어

붙이는 사람이라 하였다. Kingdon(1984)은 정책결정자와 달리 정책기업가는 한 가지 이

슈에 끈기 있게 매달리며, 문제제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아젠다로 진입될 때까지 노력

을 계속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본 사례에서 소규모 NGO는 정치적 역량이 매우 부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와 계속 접촉하여 이슈를 아젠다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2004년부터 2006년 1월까지 통일부 관료들과 총 2차례 공식

적 미팅을 가질 수 있었다. 2004년 1월, 첫 번째 미팅에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던 무료진료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당시까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

제는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Kingdon의 용어대로 하면 정책의 창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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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열리지 않은 것이었다. 2006년 1월, 두 번째 미팅은 전술하였던 워크숍을 통해서 이

루어졌다. 이 때 첫 번째 미팅에서는 제시되지 못했던 정책대안이 구체적인 자료형태로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는 정부 아젠다로 수용되었다. 

Tepper(2004)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략적 포럼 - 특별위원회, 테스크포스, 원탁회

의, 조사위원회(working group), 정상회의 - 의 중요성을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상

세히 보고한 바 있다. 그는 전략적 포럼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문제의 틀을 구성하고 대

안을 조명하고, 정책공동체를 만들고 유지시키며, 정책이동과 지식습득을 촉진하고, 정

책기업가들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사례에서 2006년 1월 워크숍은 주로 대안을 조명하고 정책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였

고, 이를 통해 아젠다 짜임에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관료 또는 정치가와의 인맥을 갖지 못한 소규모 NGO가 정책결정자들과 접촉

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이들이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공식적인 NGO 단체를 결성하기 이전인 2001년부터 꾸준히 북한

이탈주민 무료진료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를 통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2만건의 

진료를 수행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진료건수로는 가장 큰 것이었

다. 물론 이들과 정부관료와의 접촉은 적절한 중개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는 후술하기로 한다.

3) 대중적 의견의 동원

정책기업가는 자신들의 생각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보고서, 성명서, 서적, 논문, 

신문기고, 강연회, 라디오, TV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Roberts & King, 1991). 

본 사례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취약한 자원동원능력으로 인해 이와 같은 활동을 적

극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관하여 대중적 의견을 

동원하고 이를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는 것은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던 국경없

는 의사회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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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행위자간의 중개

Dye(1995)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자신의 모형에서 정책결정의 핵심적 엘리트들은 정

부, 기업, 재단, 대학, 언론 등에 걸친 자신들만의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정

책기업가가 효과적으로 정책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Polsby(1984)는 새로운 사고가 혁신적 정책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

책기업가와 정치가와의 동맹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공생적 관계(symbiotic rela-

tionship)라 하였다. 한편, Sabatier & Jenskins-Smith(1993)는 정책과정 행위자를 정부-비

정부로 구분하여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대신 각각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한

다고 하였으며, 이를 정책연합체(advocacy coalition)라고 불렀다.

본 사례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전문연구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

의회와 정책연합체를 구성함으로 소규모 NGO가 가지는 부족한 역량을 일부 보완하였

다. 전문연구자와의 연대는 2001년부터 아름다운생명사랑의 무료진료활동을 후원하였

던 정신과의사와의 친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유명한 연구자

로서 당시 통일부 정책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2004년 1월에 있던 비공개 세미

나에 당시까지 자원봉사조직에 불과했던 아름다운생명사랑이 주 발제자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구자의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컸다. 이후에도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이 

연구자에게 전문적 조언을 많이 받았으며 대안생산을 위한 연구모임 조직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2006년 1월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의 역할이 

컸다. 2005년 당시 아름다운생명사랑은 노원구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이 때 공

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당시 공

릉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지역사회분과장으로 활

동 중이었으며, 그녀의 도움으로 워크숍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후원하는 

공식행사로 발전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2004년부터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다양한 의료복지사업을 함께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단체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

강문제에 대해 공통된 의견과 신념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는 2006년 2월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름다운생명사랑이 사업내용을 공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인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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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던 이유였다.

본 사례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은 부족한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연구자 및 기관과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였다. 비록 중개자의 역할은 보다 역량있

는 인물 또는 단체가 수행하였지만,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이들과의 정책연합체를 구성

함으로 비가시적 참여자로 정책결정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었다.

5) 혁신적 대안의 구체화

Kelman(2005)은 정책기업가는 혁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이 가치를 지속적으

로 조명하는 자라고 하였다. 혁신은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되며, 새로움이란 상황적 맥락

에 따라 결정된다(Roberts & King, 1991). 즉 이미 오래전에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적용하기에 새롭다고 판단된다면 그 정책은 새로운 것일 수 있다. 새로운 생각은 보다 

현실적인 원형(prototype)으로 변형되어야 하는데, 입법적 관점에서 계획서(proposal) 이

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계획서 보다 구체화된 것은 의안(bill)이며, 일반적으로 의안

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전환되어 도입(implementation)단계를 밟게 된다.

아름다운생명사랑은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지

원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창작 단계에서 새로움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제안은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연구되어져 온 개념이었다(윤여상, 2002;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5). 이는 

아름다운생명사랑이 2004년 노원구에서 실시해온 북한이탈주민 가정방문진료에서의 

현장경험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름다운생명사랑의 정책대안은 프로그램 수

준 이상으로 구체화되어 정부 입장에서 신속하게 수용하기에 매우 용이했다. 사업계획

서와 프로그램 매뉴얼이 이미 완성되어 책자 형태로 발간되어 있었고, 실제 지난 1년 동

안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문

제인식은 2006년 2월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통일부, 2006; 윤여상 등, 2006). 하지만 이 

보다 앞선 2005년 2월 아름다운생명사랑은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상

태에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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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Kingdon(1984)이 언급하였던 대로 ‘정책 대안이 문제정의 보다 앞서 형성’되어 있던 

사례였다. 이는 소규모 NGO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이들의 정책대안이 

정부안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된다.

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지원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의 규모와 자원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NGO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밝히

기 위해 수행된 사례연구이다. Kingdon의 정책결정모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세 가

지 흐름이 제시되었고, 다양한 문헌을 통해 나타난 정책기업가의 개념적 분석틀이 적용

되었다. 본 사례에서 소규모 NGO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전략적 포럼을 통해 아젠

다 짜임에 기여하였으며, 정책연합체를 통해 정책공동체에 참여하고, 혁신적 대안을 개

발하고 이를 구체화함으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부족한 자원동원

능력으로 인해 대중의 의견을 동원하거나 정책행위자간에 적극적인 중개자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를 통해 나타난 독창적 특성을 바탕으로 소규모 NGO가 정책영향력을 높이

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NGO는 부족한 자원동원능력을 보

완할 수 있는 충분한 현장경험이 요구된다. 본 사례에서 아름다운생명사랑은 북한이탈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해 가장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다른 정책참여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주요한 발언을 행사할 수 있었다. 둘째, 창

의적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는 정책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연구자와 

NGO 단체가 가치와 신념체계를 공유하고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이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NGO단체는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의 빈틈(performance gap)을 연

구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연구자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NGO 단체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 조직규모와 관계없이 NGO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

절한 단체이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의 흐름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상세하게 이해

해야 한다. 소규모 NGO가 실제 정책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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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해야 하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의 기전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만이 가능

하다. 정책결정의 흐름에 비추어 NGO는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으로 알게 되며, 이를 극복하려는 활동역량이 가장 중요한 정책영향력 요인이 된다. 넷

째, 정책의 창문이 열리기 전에 대안 구체화 작업을 시작하고 끈기 있게 기회를 모색하

는 것이 중요하다. Kingdon은 실제 정책결정과정은 불안정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루

어진다고 하였다. 본 사례에서도 정책결정과정은 문제의 흐름보다 대안의 흐름이 선행

되는 등 정책의 창문은 예측하지 못하는 시점에 열렸다. 따라서 끈기 있게 기회를 모색

하는 것은 소규모 NGO에게 그 어떠한 행동보다 중요하다. 아마도 소규모 NGO는 자

원과 운동역량이 부족한 만큼 더욱 오랫동안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직의 규모와 자원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NGO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는 

단일사례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탐색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그 

의미가 보다 깊이 있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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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Small NGOs in Public 

Policymaking Process

- A Case Study for Policymaking Process in the 

National Mental Healthcare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

Kim, Chang-O7)* & Lee, Young-Hwan8)**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role of small non-governmental organ-

izations (NGOs) in the policy stream of national mental healthcare systems for 

North Korean (NK) defectors. To reach this goal, a case regarding national mental 

healthcare policy for NK defectors set first on February 2006 was analyzed by 

Kingdon’s policy framework and the activities of small NGOs who played im-

portant roles at that time were specially described in detail. As a result, the mental 

healthcare policymaking for NK defectors could be accounted for joining three 

separate streams which worked as a part of the agenda-setting and alter-

native-specification process: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small NGOs which were founded from voluntary activities played an ac-

tive role in reframing problems, helping set the agenda by strategic forum, joining 

policy community by coalition, and specifying innovative alternatives, so we con-

cluded that they acted as a policy entrepren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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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Vice President of Sung-Kong-Hoe University(skhu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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